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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

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 412 조 제 1 항)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의 권한 

(i)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 제2항) 

(ii)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iii)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iv)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측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상법 제 209 조 제 2 항(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따라 회사가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 3 자에게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해 뒀다는 이유로 제 3 자와의 거래를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이 ①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는 것인지, ②특정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라면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후자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15 년 2 월 13 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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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고, 선임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10 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제 3 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 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회사와 거래를 한 제3자가 상대가 공동대표임을 모르고(즉, 단독대표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중에 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①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②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 395 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풀이하자면 “거래당사자인 제 3 자가 권한을 남용한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제 3 자에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인 제 3 자가 알았다면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몰랐다면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래를 무효화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상법 

제 399 조를 근거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여러 명이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반드시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진행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석 변호사 

Partner 

hoseok.jung@seumlaw.com 

T. 02.56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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